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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2주 이상의 비자의 입원을 위해서는 국

공립병원 등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되었고, 입원적합성심사위

원회가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유엔 장애

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인 원칙, 선진국의 제도와 비자의 입

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유로 개정이 불가피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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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in Korea was revised to require additional diagnosis by 
a psychiatrist from another public or designated hospital for involuntary admission beyond 2 
weeks. In addition, it features the newly established Admission Review Committee for bett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rovision of the additional diagnosis by an external psychiatrist 
resulted from misinformation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cond opinion for medical as-
sessment and the review of admission by independent authorities. An additional diagnosis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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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hospital doctors are required to visit neighboring hospitals. The current method of cross 
checking between neighboring doctors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that review 
should be done by independent authorities.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also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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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진일보한 법일 뿐 아니라, 정신

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

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1,2)

그러나 추가 전문의 진단 시 서로 다른 기관 소속을 요구

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제도로서 

실제 환자의 인권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

으로 시행이 어렵고 비용과 의료 재원의 낭비라는 비판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기관 소속의 전문의 2인 진단 제도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가 환자의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제도인지, 실제로 국제적 원칙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검토하여 정신건강복지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주 진단 입원 제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비자의 입원 시 2주 이상 계속 입원을 

위해서는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의료기관 등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선 ‘진단 입원’과 ‘치료 입원’ 구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법문대로라면 진단 입원은 2주 동안 치료를 행해서는 안 된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진단 입원의 경우에도 

치료가 허용되지만 호주 빅토리아 주와 같이 3일의 진단기간 

동안 긴급한 사유 이외에는 치료가 금지되는 등 입원 결정과 

치료 결정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3) 

추가 전문의 진단이 입원 초기 의학적 평가를 위한 것인지, 

2주 시점에서 입원을 계속할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

지 명확하지 않다. 입원 초기 의학적 평가를 위한 것이라면 

2주는 너무 길다.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이하 유엔 MI 원칙)과 세계보건기구는 단기간 치료 후 

심사 기관(review body)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심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4,5) 이는 단

기간의 치료 후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캘리

포니아, 워싱턴, 캐나다 온타리오 등에서는 2주 시점에 의사

의 진단이 아닌 심사 기관이 심사를 한다는 것6,7)에 비추어 

봐도 2주라는 기간은 치료 후 경과에 따라 심사 기관이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 진단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 2주 이상 입원을 위해 

계속 입원을 심사하는 절차라면 2주에 임박해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주 후 입원을 계속할지 여부를 입원 후 

며칠 만에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은 법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추가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 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어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바로 퇴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의 취지는 2주간의 단기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의 장기 입원

의 경우는 추가적인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생각

된다. 법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기 입원, 장기 입원 

개념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도 추가 외부 전문의가 진단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

하여 2주 이상의 장기 입원, 즉 계속 입원의 필요성을 심사

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8,9)

단기 입원과 장기 입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2주

의 시점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재원 기간이 가장 짧은 대학병

원에서도 입원 기간이 3~6주에 이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3~6주의 기간을 단기 입원으로 하고 그 이상을 장기 입원으

로 하여 계속 입원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추가 외부 전문의 진단 제도

비자의 입원 절차는 의학적 평가와 입원 적절성의 심사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의학적 평가는 주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게 된다. 추가 전문의 진단은 이러한 

의학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입원 적합성 

판정과는 별개이다. 

다른 기관 소속의 의사는 입원 기관 의사에 비해 환자 관

찰과 면담 시간이 제한되어 의학적 평가의 정확성은 떨어지

고 형식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

사는 의학적 평가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 전문의는 

다른 기관 소속일 필요가 없고, 추가 진단 의사의 진단을 받

기까지의 기간도 입원 후 수일 이내로 짧다. 

유엔 MI 원칙은 자·타해 위험성 요건으로 입원하는 경

우 정신건강 전문가 1인의 판단으로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 필요성 요건에 의해 입원하는 경우

에는 독립된 두 번째 정신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가능하다면

(where possible) 참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모든 경우에 2

인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두 번

째 정신건강 전문가는 다른 의료 기관 소속을 요구하지 않

는다.10) 법학자인 Je 등은 유엔 MI 원칙은 비자의 입원 시 다

른 기관 소속의 추가 전문의 진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으

나,11,12)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원문에서 기술하는 서로 독립적

인(independent) 2인 진단이 서로 다른 소속 기관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비자의 입원 진단 시 두 명의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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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진단을 권고하고, 그 중 1인이 의사이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 소속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5) 

선진국의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의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가 있기는 하나 서로 다른 기관을 요구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의 비자의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

성을 평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 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 평가하는 전문의가 다른 기관 소속임을 요구

하지는 않는다.6)

영국은 입원 시에 2명의 의사의 진단을 요구한다. 1983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외부 기관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였

으나 2007년 해당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같은 기관 소속의 의

사 두 명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두 번째 

의사는 첫 번째 의사 진단 이후 5일 이내에 진찰하여야 한

다.13) 응급 입원의 경우 의사 1인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

고, 72시간 이내에 두 번째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입원 

치료 시작 3개월 시점에서 외부 의사의 의견을 요구하는데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닌 강제 치료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정신건강복지법과 같이 입원 또는 계속 

입원 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 전문의가 추가로 진단하도록 

하는 제도와는 다르다.14)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인의 전문의 진단을 요구하는

데, 비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의사는 평가하는 의사와 다른 의

사임을 요구하지만 다른 의료기관 소속임을 요구하지는 않

는다. 평가는 72시간 내에 이루어져 입원이 결정되어야 하며 

2주 동안 입원이 가능하다.15)

호주 빅토리아 주는 의사가 평가 명령을 내리면 72시간 이

내에 다른 의사가 진단하여 28일을 한도로 하여 임시 치료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 다른 기관 소속임을 요구하지 않는

다.16)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1인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입원

하면 12시간 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authorized medical 

officer)가 확인을 하게 되고 가능한 빨리 두 번째 진단을 받

도록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전문의의 진

단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은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의는 다른 기관의 소속을 요구하지 않는다.17) 

유럽의 경우 벨기에,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세 국가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환자에 대하여 평가할 권한과 자격

이 있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일반적으

로 비자의 입원절차에서 정신의료 분야에서 경험이나 자격

을 가진 의료 전문가에게 의학적 평가의 권한을 부여한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9개 국가(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독

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는 전

문의 1인의 의견만으로 환자의 평가를 마치고, 회원국 중 반 

정도는 의료 전문가 2인의 의견을 요구하고, 핀란드의 경우

는 3인의 독립된 의사 소견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

의가 평가하여 의뢰하면 수 차례 정신과 전문의가 평가하도

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전문의는 서로 다른 기관 소속일 필요

는 없다.18)

일본은 의료보호입원의 경우 지정의 1인의 진찰 및 가족 

1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행정 입원인 조치 입원의 경우 

지정의 2인의 진찰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다른 기관 소

속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19)

대만은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만약 환자

가 거부할 경우 5일의 기간 동안 지정 정신의료 기관에 환자

를 긴급입원 시킨다. 그 경우 2명 이상의 지역 지정 전문의가 

2일 이내에 강제감정을 하게 하는데 다른 기관 소속임을 요

구하지는 않는다.20) 

여러 문헌을 종합해 봤을 때, 조사 대상 국가 중 입원 결정 

의사 1인의 결정만을 요구하는 국가는 13개 국가(브라질, 벨

기에, 불가리아,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 홍콩, 중국), 2인의 정신건강 전문가

(의사 외의 전문가 포함)를 요구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대

만 및 절반 정도의 유럽 연합 국가, 3인 이상의 정신건강 전

문가의 결정을 요구하는 국가는 유럽의 6국가(프랑스, 핀란

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였다. 벨기에,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는 일반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

였다(표 1).18,21)

비자의 입원 시 2인의 전문의 진단을 요구하는 나라는 다

Table 1. Number of medical professionals required for involuntary admission

Region One medical professional Two medical professionals More than two medical professionals

America Brazil USA, Canada
Europe Belgium, Bulgaria, the Czech Republic, 

Germany, Denmark, Estonia,  
Luxembourg, Netherlands, and 
Poland

Almost half of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Italia, and 
Ireland etc.) 

Finland, France, Ireland, Latvia, 
Lithuania, and Romania 

Australia Australia, New Zealand 
Asia Japan(by Carer), Hong Kong, China Japan (by Prefectural Governor),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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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입원 시 서로 다른 기관 소속의 전문

의 진단을 요구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프랑스의 경우 입원할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는 일차 진료 

의사는 외부 의사로 되어 있어 입원 결정에 외부 병원 추가 전

문의 진단을 요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차 진

료의는 반드시 전문의가 아니고 입원 병원에 의뢰만 하게 

되고 입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입원 후 수차례 입원 병원

에 속한 전문의의 추가 진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입원은 사실

상 외부 병원 전문의 진단이 아니고 동일 병원 전문의 진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22) 

정신건강복지법은 행정 입원의 경우 서로 다른 의료기관

의 진단을 요구하지 않고 동일 기관의 의사가 추가 진단을 하

도록 하여 보호 입원에 비해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일본

은 행정 입원은 다른 의사의 소견이 추가로 필요하고, 프랑스

는 행정 입원의 경우 외부 병원 의사의 소견이 추가로 필요

하다.22,23) 보호의무자의 신청이 없는 행정 입원 시 정신건강

복지법은 절차가 더 간소한데, 외국의 경우 그 절차가 더 엄

격한 것과 대비된다. 

외부 전문의 추가 진단 제도에 대하여 논의한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학적 평가에 해당하는 추가 진단

을 독립적인 외부 심사기구의 심사 절차와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졸속으로 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은 추가 

진단 의사가 같은 병원 소속이었다. 소위원회에서 같은 병원 

소속 의사는 신뢰할 수 없어 외부 의사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

고, 외부의 민간 의사 역시 신뢰할 수 없어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즉석에서 의견을 내어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가 추가 진단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가 진단을 하기에 국공립병원(전체 병원의 

3%)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니,2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 소속 의사도 추가 진단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25)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적고 환자를 진료

하는 전문가를 불신하는 한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즉흥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을 개정해 버렸다.

1996년 세계정신의학회에서 제창된 ‘정신과 치료의 윤리 

기준에 대한 마드리드선언(Madrid declaration on ethical 

standards for psychiatric practice)’에 따르면 윤리적 행동은 

법, 제도 등의 외적 기준이 아니라 개개인의 책임감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의사와 환자

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다.26) 마

드리드 선언과 달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이러한 전문가

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어 서로 감시하고 처벌하려는 목적

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절차는 복잡하고 실제 효과는 적은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고 법의 취지가 완전

히 훼손된 것도 문제다. 국공립병원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

자 보건복지부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중 333

개 기관(68%)을 추가 진단 지정병원(이하 지정진단의료기관)

으로 지정하여 추가 진단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27) 민간 병원

의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을 원치 않았으나, 지정진단

의료기관을 신청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지

정정신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행정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을 주고, 지정진단의료기관에게는 실

질적인 혜택(외부 전문의가 2주 이내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의료기관의 경우에만 동일 기관 소속의 전문의의 진단

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을 주는 방식으로 지정진단의료기

관을 확보하였다. 지정진단의료기관과 다른 정신의료기관

의 질적인 차이가 미미한데도 양자에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행정적 목적을 위한 차별이다. 사실상 아무 병원이나 될 수 

있는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선정 기준(전문의 2인 이상이 근무

하는 병원으로서 지난 2년간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

은 경력이 없는 의료기관)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 

의사 추가 진단을 도입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28)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이웃 민간 병원끼리 짝지어 서

로 추가 진단을 나가도록 하여,29)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애초에 문제가 있는 제도에서 그마

저도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본인 의사와 상관 없

이 공적 업무인 추가 진단을 위해 왕진을 가야 하는 것은 진

료 의사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

요약하면, 다른 의료 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요

구하는 제도는 정신보건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추가 진

단의 목적을 심사 기관의 역할과 혼동하여 졸속으로 만들어

졌다. 같은 의료 기관 소속의 의사도 추가 진단이 가능하게 하

되 초기 입원 평가는 수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의학적 평가의 

정확성이 확보된다. 장기 입원 시 계속 입원 심사는 추가 진단 

의사가 아닌 사법 기관과 같이 독립되고 권위 있는 심사 기관

이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역할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심사 기관 역할을 추가 

진단 의사 개인이 떠맡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제 역할

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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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점이다. 추가 진단 의사 개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

기보다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환자 인권 보

호의 주된 역할을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자의 입원 시 입원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입원적합성에 대한 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기관에 

의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는 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적인 판단 영역으로 정부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

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프랑스는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강

제 입원의 사법적 통제를 의무화하였다.30) 미국, 유럽, 캐나

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원이나 독립된 준사법기관

에서 심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매사

추세츠 대법원은 입원 적절성 심사는 의학적 평가가 아닌 

사법적인 판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31)

우리나라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기관에서 독립적이지 않다. 위원

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기타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

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의, 법조인 등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

지 않을 수 있어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

가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환자가 대면 심사를 요청하거나 필

요 시에만 예외적으로 국공립병원 직원인 조사원이 현장을 방

문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32)

현행 제도대로라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사실상 2인 

전문의의 의견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실질적으로 의사 개인

이 심사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 법적인 판단이 주

가 되는 심사 기관의 역할을 의사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국가

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으로 인권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유엔 MI 원칙은 비자의 입원은 국내법이 정한 단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하고, 최소한 빨리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사법 및 

기타 독립적인 공정한 심사 기관(review body)의 심사가 이

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고 권고한다.4)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신건강복지법은 이를 추가 진단 의사

가 담당하게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독립적인 심사 기관(review body, tribu-
nal or court)에 의해 가능한 빨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러한 심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5) 

선진국은 대부분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심사를 담당

하고, 비자의 입원 시 자동적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사

하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은 가족, 의사 등 청원 자격이 있는 자가 비자의 입원

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문을 한 후 입원을 개시한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법원 심문 없이 응급 입원이 가능한데, 28개 주

에서는 72시간 이내, 4개 주에서는 7일 이내에, 4개 주에서는 

10일 이내에, 1개 주에서는 20일 안에 법원 심문을 받도록 

한다. 모든 주에서 법원의 심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뉴

욕의 경우 비자의 입원 시 의사 2명의 진단을 요구하고, 환자

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60일간 법원 심문 없이 

입원이 가능하다. 각 주마다 기간은 다양하지만 장기간 입원

의 경우 계속 입원 심사를 법원에서 담당한다.6) 

영국은 입원 후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정신보건심판원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에서 심사를 담당한다. 환

자나 환자의 가까운 친척 등 권한을 가진 자가 정신보건심판

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병원 관리자와 지역 당국은 환자

가 정신보건심판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

고,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도 고지하여야 한다. 심문은 주로 병원 내에서 이루어진다. 

불복할 경우 판사가 심판하는 2심 심판원이 다시 심판한다. 

정신보건심판원에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위원과 비법관 위

원이 일정한 비율로 임명되어 독립성을 보장 받는다.33,34)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입원 후 2주의 기간 동안 입원이 가

능하고, 2주 시점, 이후 1달, 이후 2달, 그 후부터는 매 3개월 

마다 의사가 재평가하여 입원을 연장하게 된다. 처음 연장 

시점과 매년 환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위원회(Consent and 

Capacity Board)에서 자동적으로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하

고, 환자가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법조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그 외 1인 등 3인으로 구성된다. 만약 

환자나 담당 의사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35) 

호주 빅토리아 주는 1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8일

을 한도로 하여 임시 치료 명령을 할 수 있고, 정신보건심판원

(Mental Health Tribunal)이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심문을 

진행하여 6개월을 한도로 치료 명령을 내린다.36) 심판원은 

대체로 환자가 치료를 받는 정신보건시설의 회의실에서 대

면으로 청문을 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다. 심판원은 

3인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데, 각 팀은 법조인, 정신과 전문의 

혹은 지정의사 그리고 지역공동체 위원으로 구성된다.37) 뉴

사우스웨일스 주는 입원 후 14일 내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17)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정신과 의사,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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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에 경험이 있는 적합한 인사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비

디오 또는 전화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병원에 방문하여 대

면 심사를 할 수 있다.38)

유럽의 경우도 비자의 입원은 의학적 평가 과정과 공권적 

결정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유럽 회원국의 대부분은 입원

평가는 의료 전문가에게 맡기지만 입원결정은 독립된 별도의 

기관에 권한을 맡기고 있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21개 

국가가 법원이나 심판원이 강제입원을 결정한다. 예외적으

로 말타의 경우는 정신병원의 운영자가 하고, 루마니아는 별

도의 의료당국이 한다.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도 정신과 의

사나 의료 전문가가 입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의

사가 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의 제한이 있거나, 법원의 승

인이나 연장을 사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부분 필수적 청

문절차를 규율하고 있다.18,21,39)

일본은 최종적으로 정신의료심사회가 입원 여부를 심사하

는데, 서면 심사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40) 정신의료심사회

는 5명의 위원을 두고 지정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 법률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정신 건강에 대한 학식이 있는 자 1인 이

상을 포함한다.41,42)

대만은 2명 이상의 지역 지정 전문의의 강제감정 결과 전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지역사회치료

심사회에 강제입원치료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

고 있다.20) 

종합하면,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미국, 유럽의 대부

분의 나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사법 기관 또는 준

사법기관이 강제입원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고 필수적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비자의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인권 침해 여부를 제대

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 보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국가가 

담당해야 하며, 법적인 판단 영역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 또

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면하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

차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속하여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구성원이 전

문성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 심사 시에는 입원 시 필요한 

서류 구비 여부, 그리고 2인의 진단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판

단을 하게 되고, 결국 실질적으로 추가 진단 의사가 심사 기

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신설

하였지만 행정기관인 기존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만 하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두 기관의 역할

은 중복된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직접 대면 조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위주로 심사가 이루

어지고 있는 점, 입원 후 사후적으로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

사하게 되어 결국은 처음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

렵다는 것을 근거로 기존 정신보건법 보호 입원에 대해 헌

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43) 이는 신설된 입원적합성심

사위원회에도 그대로 해당되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사회복지학자인 이용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비추어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진일

보했다고 주장한다.44)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외부의 독립적인 심사 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

록 권유하고 있는데,45)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진

일보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의학적 평가 과정과 입원 심사 과정은 분리되어야 하며 각

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어야 한

다. 비자의 입원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입원을 최종적으로 결

정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며, 가

족이나 의사가 아닌 전문성과 독립성이 가장 보장될 수 있는 

사법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환자 인권

을 보호할 수 있다.

법원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사법 기관이 심

사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46)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현재의 인력 부족을 이

유로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권 보

호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면 그에 맞게 인력과 예산을 보완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업무 과다 및 처벌 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준수해야 할 행정 절차가 복잡한데 

비해 단순 행정 절차의 미비에도 처벌 규정이 지나치다. 입원 

후 3일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킨 자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원 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단순한 신고

의 미비, 서류 미비를 지나치게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진료 의사는 입원 절차와 관련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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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 입원 후에도 행정 절차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중하여 의사로서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단순 서류 미비, 신고 미비는 과

태료 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외 사유도 

처벌의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한 경우 예외 조

항을 두도록 하여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결      론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보호 입원 시 2주 이내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진단이 초기 진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인지, 2주 이

후 계속 입원 여부를 평가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혼동의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

이 계속 입원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행과 같이 진단

을 위한 입원,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닌 단기 입원과 장기 입

원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단기 입원의 기간

인 2주는 3~6주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계속 입원에 

대한 평가 시점은 2주 이내가 아닌 2주(3~6주)에 임박한 때

에 이루어져야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입원을 위한 의학적 평가와, 입원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별개의 과정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이를 혼동

하여 실질적으로 입원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추가 진단 

외부 전문의에게 전가하고 있다. 추가 진단 의사는 의학적 

평가만을 담당해야 하고 동일 기관 소속 의사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추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지정진단병원을 남

발하고 민간 의사를 무리하게 동원하여 법의 취지인 공공성

을 훼손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

지 않고 서류 심사 위주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담당하고 있

다. 이는 기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며, 환자 

인권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는 형식적인 서류 심사가 아닌 모든 환자에 대한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법기관이 모든 

환자를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하여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기 어려

운 제도는 간소화하고, 지나치게 중한 처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법인 정시건강복지법은 인권 보

호를 위해 진일보한 법으로 보기 어렵다. 정신질환자들의 치

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면서 인권 보호 기능이 미흡하여 환

자, 보호자, 의사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법이라면 개정을 서

둘러야 한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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